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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세계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 감소라는 인구학적 추세를 경험하고 있다. 감소세 진입 시점, 속

도, 초기 동향, 현재 출산율 등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개 1차 인구 변천과 

2차 인구 변천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인구 변천은 출산율이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으로, 2차 인구 변천은 보통에서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독일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은 1.2~1.5명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

가만 이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1차 인구 변천은 주로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반면, 2차 인구 변천은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개인주의 확산, 여성

의 교육 기회 확대, 자녀 양육 비용 증가로 인해 무자녀 가정이 크게 늘고 셋째 출산율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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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
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
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
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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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 초저출산율 국가에서, 출산율 하락을 유발하는 문화적 요인은 가

족정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 글은 2장에서 독일의 최근 출산 추이를 분석하고, 그러한 추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

는다. 3장에서는 2010년 이후 독일 가족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 및 주요 방안에 대해 설

명하며, 4장에서는 가족정책과 출산율의 연관성을 다룬다. 이어서 가족정책의 한계와 기회에 

대한 짧은 토론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 독일의 최근 출산 추이

출산율은 한 국가의 인구 재생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평균 초산 연령, 연령별 출산율, 

교육 수준별 출산율 차이, 이주민과 원주민의 출산율 차이 등 연관 지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지표를 이용해 독일의 최근 출생 추이를 분석했다.

∙ 출산율(합계출산율)

독일(동독 및 서독)의 합계출산율은 1965~1975년 2.5명에서 1.5명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졌

고, 이후 수십 년간 1.4명 수준이 지속됐다. 그러다 2012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해 2021년 1.58

명까지 상승한 뒤 2022년 1.46명으로 하락했다.

∙ 평균 초산 연령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높아진 평균 초산 연령은 독일에서 나타난 출산 행태 변화의 중요

한 특징이다. 1970년대 초반 25세 미만이었던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현재(2022년) 30.4세

가 됐다. 남성은 33.3세이다. 출산 시기의 지연에 따른 출산 시기(tempo) 효과로 인해 합계출산율

은 코호트 출산율보다 낮게 집계된다. 1973년생 코호트의 최종 출산율은 1.57명이다. 

∙ 연령별 출산율

출산 시기 지연으로 인해 연령별 출산율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가장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여성 연령은 34~35세로, 1000명당 출생아 120명을 기록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동일 연령에서 1000명당 출생아 60명에 그쳤고, 27세 여성이 1000명당 출생아 95명으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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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장 높았다. 

∙ 교육 수준별 출산율

1964~1970년생 코호트 출산율은 정규교육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제표준교육분

류(ISCED) 코드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ISCED 0-2) 여성들이 평균 1.67명으로 가장 출산을 

많이 했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ISCED 5-6) 여성들이 1.40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했다. 중간 수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그 중간인 1.51명이다. 이런 현상은 유럽 대다

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원주민 및 이주민 여성의 출산율

독일 내 이주민 여성 출산율은 원주민 여성 출산율을 크게 웃돈다. 2021년 원주민 여성의 합

계출산율은 1.5명인 반면, 이주민 여성은 2.0명이었다. 2016년 원주민 여성이 낳은 출생아 수

는 2011년보다 4만 9000명 더 많았는데, 이주민 여성이 낳은 아이는 7만 명 더 많았다

(Poetzsch, 2018). 

3. 독일의 가족정책 전략 및 현황

카우프만(Kaufmann, 2002)은 국제적, 역사적 맥락에서 가족정책 시행 과정을 폭넓게 분석

하며 가족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여덟 가지로 정리했다.

∙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가족 제도의 보호

∙ 출산율 제고

∙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율 제고

∙ 인적 자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 

∙ 가족을 사회의 핵심으로 장려

∙ 빈곤 퇴치, 긴급 원조, 책임 분담 등 사회･정치적 동기 부여

∙ 양성 평등, 여성 정책

∙ 아동 복지 증진

각각 초점이 다른 위 여덟 가지 목표는 독일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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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독일의 양대 과학 아카데미인 레오폴디나와 베를

린-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래”라는 전략 보고서에서 가족정책의 핵

심 목표를 “(잠재적) 부모와 자녀들의 웰빙 증진”이라고 명시했다. 이 목표는 아이의 성장을 위

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의 발전을 촉진, 지원함으로써 여

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맥락에서 ‘출생아 증가, 특정 가족 모델의 장

려, 성 역할 재정립, 이주 조절, 노동시장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 역시 가족정책의 하위 

목표로 설정했다.

2007~2017년 연방정부는 가족정책의 네 가지 근본 목표를 재정의했다.

∙ 가족의 경제적 안정

∙ 일-가정 양립

∙ 아동의 웰빙 증진

∙ 출산 관련 필요의 충족

이 과정에서 정부는 똑같은 가족정책 혜택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집단(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마다 반응이 다르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노동시장

에서의 이탈 등)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가족정책은 전략적 진화를 거듭했다. “어젠다 2030 –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BMFSFJ, 

2019)에서 연방정부 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가족 구성원들의 파트너십 증진,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보장을 가족정책의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시간, 재정, 인프

라, 성평등 등 네 가지 영역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선 개별 영역마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와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생활임금 수준 소득이 있는 어머니 비율

을 2018년 65%에서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거나, 종일 돌봄을 받는 3~5세 어린이 비율

을 2018년 46%에서 2030년까지 70%로 늘린다는 등의 목표). 독일 정부는 모든 단계에 걸쳐, 

특히 최근에는 인프라와 성평등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다. 2020

년에는 150가지가 넘는 가족정책 수단에 2000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다. <표 1>에는 영역별 

대표 정책 수단이 정리되어 있다. 

관련 정책 수단은 모두 2009~2014년 종합 평가 과정을 거쳤다(Prognos AG, 2014).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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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밖의 가족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혼인

분할(Marital splitting)을 통한 세금 혜택은 성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정책 수단은 2024년 시행 예정인 ‘가족형성시간법(Family Start Time Act)’

(Familienkasse-Info, 2023)이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직후에 10일(근무일 기

준)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 대신 지인을 이 

휴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시행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 양육수당 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

원금 관련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다. 이미 다양한 지원금 제도(아동 세금 감면 혜

택, 아동 수당, 주택 지원금 등)가 시행되고 있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운 지원 절차 때문에 제대

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방정부 가족부의 최근 보고서는 2017~2020년 가족정책 심화 발전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언급했다.

∙ 가족강화법: 관료주의 색채를 덜어낸, 강화된 양육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참여 혜택 확대 

∙ 어린이 주간 돌봄 확대

시간 재정 인프라 성평등

출산휴가 자녀가 있을 경우 요양보험료 
인하(무자녀 대비)

아동 돌봄: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돌봄 교실, 
종일 돌봄 교실

무급 양육의 동등한 분담

부모수당 수급기간 
연장 혼인분할(Marital splitting) 양육에 대한 법적 권리 배우자 출산 휴가

양육 수당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금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패키지 공적연금보험에 육아 기간 포함

자택 근무 부모 수당, 아동 수당 사내 보육 프로그램 출산 이후 여성 고용 장려

시간제 근무에 대
한 법적 권리 아동 세금 감면 혜택

가족형성 시간법(Family Start 
Time Act): 출산 후 배우자 유
급휴가 10일

| 표 1. 독일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개입 영역 및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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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향상법: 연방정부가 2022년까지 55억 유로를 투자해 양질의 어린이 주간 돌봄을 저

비용으로 제공함

∙ 제5차 보육투자프로그램: 연방정부가 보육 확대를 위한 10억 유로와 초등학교 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15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함 

∙ ‘직장 내 보육’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지원함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일회성 양육수당(300유로) 등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

한 다양한 일시적 조치를 소개했다.

4. 독일의 출산 및 가족정책

1970년 이후 독일에서 나타난 출산율의 현저한 하락은 출산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직간접적인 출산･양육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관련 혜택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여러 자녀를 두는 대신 소수의 자녀에 집중적으로 돈

과 시간과 애정을 쏟으려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독일 여성의 학력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

으로 올라갔는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독일에서 여성의 역할

은 빠르게 현대화한 반면 남성의 역할은 정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지, 엄마가 되기를 포기

한 채 일과 경력에 초점을 맞출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된다. 경제적 이유보다 주로 문화적 요인

이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 특히 서독 지역에서 엄마에게 긍정적인 가족 모델은 없

다. 아이를 낳은 여성이 집에 머물면 ‘어미 닭’으로, 일터로 돌아가면 ‘어미 까마귀’로 여겨지곤 

한다. 긍정적인 가족 모델의 결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가족정책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양하게 행해졌다. 직접적 효과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고 종종 상반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가족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즉각적, 직접적, 영구적이진 않다. 보편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때때로 의도치 않은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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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정책이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굳이 즉각적 효과를 나타낸 예를 

찾자면, 1970년대 동독의 가족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무임승차 효과 정도가 있을 

뿐이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54에서 1.94로 상당히 상승했고, 이를 

1972-1976년 대대적인 가족정책 개혁의 결과라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어차

피 계획했던 출산을 앞당김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해당 시기 여성들의 완결출산율이 

이전 여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 가족정책의 효과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검증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드러나는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4) 가족정책은 사회적 집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일의 부모 수당 기간 연장 

정책은 학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35세 이후 초산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여타 사

회적 집단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5) 가족정책이 가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둘째나 셋째 출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약한 효과만 확인됐다. 

(6) 재정 지원은 강력한 보육 확대 정책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보육 확대 정책의 효

과도 가정 밖 보육을 수용하는 문화적 여건이 조성돼야만 나타난다.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독일의 최근 출산율 상승은 두 가지 인구학적 핵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대체로 출

산율이 높은 이주민이 대폭 증가했다. 독일 출산율 상승의 절반 이상은 이 요인이 작용한 결과

로 보인다. 나머지 절반은 템포 효과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5세 이후, 심지어 40세 이후 

임신하는 여성이 늘면서 합계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최근의 출산율 상승이 가족정책의 효과임을 입증하

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경험적 증거가 있다. 가족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

게 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늘려가는 단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5. 나가며

독일은 이미 선진적인 가족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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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이 큰 효

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오히려 성평등 정책 및 육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문화 양식과 사회 구조의 개편

에 많은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전략을 실

행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족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 실

행해야 한다.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진작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

족 모델을 수용하고,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지도록 기업과 고용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 Abstract |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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